	구  분
	한나라당
	정부 案(3. 10)

	직업 상환

능력 없는 

신용불량자 문제
	ㅁ 정부주도「일자리마련 프로그램」운용

- 해당기업은 세제지원

* 효과 : 10만명이상 신용불량자 구제
	ㅁ1개 금융기관 채무 있는 단기소액 

신용불량자 : 금융기관 만기연장, 

일자리 알선

	
	ㅁ「개인 재건형 파산」등 법적 인프라 구축
	ㅁ 좌동

	사각지대

해결

(예 : 주부가장)
	ㅁ「일자리마련 프로그램」운용

ㅁ 공공보육시설 이용 우선혜택 부여
	ㅁ 無 대책

	신용회복

지원 위원회

기능강화
	ㅁ 설립 법적근거 마련 → 운용의 실효성부여

ㅁ 인원 예산 확충으로 신용불량자 채무 

재조정 기능확대

  * 효과 : 10만명이상 구제(現1만5천명)
	ㅁ 비영리 민간 사단법인화

ㅁ 조직확대

	다중채무자 대책
	ㅁ 개인자산관리공사 설립

- 5,000억 펀드마련, 2조5천억 상당 채권

발행, 10조 상당 부실채권매입

- 채권매입율은 30%이상 유지

(현행 15~20% 정도)

 *효과 : 1,000만원상당 신용불량자 100만명 

구제
	ㅁ 공동채권추심회사 활용 및 

Bad Bank 설립 추진

	신용불량

제도
	ㅁ 등록제도 폐지

- 신용불량자가 법적 개념으로 되어있어 

금융거래 연체자가 금융범죄인으로 취급

되는 문제점 즉시 개선

ㅁ 용어 변경(신용불량자 → 채무이행지체자)
	ㅁ 전면 개편 검토

	신용정보

시스템개선
	ㅁ 신용불량 등록 → 신용거래정보

(불량정보+우량정보)

ㅁ 개인신용정보시스템 개선
	ㅁ 좌동

	구제기금 

마련
	ㅁ 신용불량극복국민운동본부를 설립, 

구제기금 마련
	ㅁ 없음

	신용불량자 

사회적 책임
	ㅁ「일자리마련 프로그램」에 의해 받는 급여중 

일부를 기금으로 적립(신용회복지원 용도 등

으로 활용)
	ㅁ 빌린돈은 반드시 갚는다는 규율 

정립 → 구체적 내용이 없어 

실효성 의문


